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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기상의원 등 19인

나. 발 의 일 : 2024. 10. 28.

다. 회 부 일 : 2024. 10. 29.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다른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

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야 함. 2024년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28억 원에 달하며, 검찰의 경

우 특수활동비가 약 72억 원 규모임.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증빙의 생략이 가능하여 임의적인 예산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드

러난 바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

빙서류를 관리ㆍ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이

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

도록 의무화하여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자의적ㆍ임의적 예산집행

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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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토의견

1. 현금 특수활동비 증빙 의무화 (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현 행 개 정 안

○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정

부구매카드를 사용. 다만, 경비의 성

질 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

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

가능 (제24조제5항)

○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정

부구매카드를 사용. 다만, 경비의 성

질 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

급 가능 (안 제24조제5항)

- <신 설>

- <신 설>

-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제1호)

-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

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지급. 이 경우 최종적으로

현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자의 영수

증을 증빙서류로 구비하여야 함.

(제2호)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를 통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방식을 법으로 직접 규정하고 현금으로 관서

운영경비를 지급한 경우 그 증빙서류 구비를 의무화하는 것임.

「국고금 관리법」 제24조1)는 관서운영경비를 동법 제22조2)에서 규

1)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

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

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2)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

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지출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

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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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현행 「국고금 관리법」 제24조는 정부구매카드를 통한 관서운영경비

지급이 불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6조는 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관은 정보통신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

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ㆍ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

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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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

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

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

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

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

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

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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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는 현금으로 관서운영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3).

감사원규칙인 「계산증명규칙」은 관서운영경비를 출납한 경우 증거

서류로서 채권자의 영수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현금으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한 때에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4).

3)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

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등으로부터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산증명규칙」 제3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 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에 관한 결의서

2. 채권자의 영수증서(격지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금을 교부하였

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영수증서, 대체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의 대

체필통지서). 이 경우에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여신전문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2. 제31조제2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제31조제3호의 경비 중 국내 여비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4. 섬ㆍ외딴곳ㆍ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

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제105조제2항에 따른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

교부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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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수활동비의 경우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거서류가 규정되고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 가운데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보비와 정보보안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근거하여 특수활동비와 동일

하게 증빙이 이루어지고 있음5).

개정안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안보비 및 정보보안비

(이하 ‘특수활동비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 효과가 기대되므로 개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현행법령은 현금으로 지급된 특수활동비등의 증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수활동비등에 대한 증명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감사원규칙으로

금융업법에의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다만, 영수증서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 채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히 한 지출관의 사유서

3. 견적서 및 청구서

4. 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검사조서

6. 세출금액에의 반납 또는 과목경정의 관계서류

7. 계약의 변경ㆍ해제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8.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부담금 등에 관한 교부신청서 및 지령서의 등본

9.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5)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안보비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유지

가 필요한 경우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보안비의

경우 정보활동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경우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준용하

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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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어 증빙 의무의 구속력이 낮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고 있음6).

또한,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은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7)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수

활동비의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상대방 등을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됨.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현금 특수활동비등의 집행 불투명성과

예산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임의적 집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8)

개정안은 법률로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예외 사유

없이 영수증 증빙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금 특

수활동비등의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특

수활동비등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부적절한 관서운영경비의

집행을 방지하여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6) 법과 정책연구(2018), 『공정한 사회를 위한 특수활동비 규제 연구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pp.201-227.

7)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제3조(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거서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구비하

고, 이 경우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

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 시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

8)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74억 넘게 증빙자료 없어” vs 검찰 “보관돼 있던 자료 전부 제출”, 서

울신문, 김주연·강윤혁 기자, 2023.6.29.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06/29/202306295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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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안에 따라 특수활동비등의 본래 집행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에 있는 경우에만

집행내용확인서 작성이 생략 가능함. 따라서 그 외의 특수활동비 집행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집행내용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하지만 개정안은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 예외 없이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도 영수증의 증빙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수사나 정보

활동의 기밀성의 저하로 인하여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을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감사원 감사, 국회 검증 등 필요에 따라 영수증 증빙을 규정하

더라도 수사나 정보활동의 기밀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외부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9).

아울러, 현행 「국고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은 국고금 관리에 대한

일반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관서운영경비의 증빙에 관한 절차와 형식에

9)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특활비 등 증빙 의무화에 따른 집행 투명성과 기밀유지가 요구

되는 사건수사에 특활비 등 지출로 달성하려는 합목적성 간 비교형량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활비 등 증빙 의무화 필요

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 의무화에 따라 특

수활동비 목적 달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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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은 감사원 규칙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서운영경비의

현금지급에 관하여만 영수증 구비 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률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법률로 증빙서류에

대해서 규정하기보다 「계산증명규칙」이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

지침」을 개정하여 현금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경우 영수증 증빙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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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

④ (생 략)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

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

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

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

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

-----------------------------

-----------------------------

-----------------------------

-----------------------------

-----------------------------

-----------------------------

-----------------------------

-----------------------------

---------------------------.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1.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신 설> 2.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이 경우 최종적

으로 현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자

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구비하여야

한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범위ㆍ지급절

차,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및 영

수증의 서식 등에---------------

-----------------.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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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참고 1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계산증명규칙 제27조제2

호에 따른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 붙일 채권

자의 영수증서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특수활동비 증거서류)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을 구비한다. 다만, 지급상대방에

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를 구비한다.

제3조(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거서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구비하고,

이 경우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구체

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

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 시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

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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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참고 2 부처별 특수활동비 예·결산

단위 : 백만원

　
소관명

2020 2021 2022 2023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합계 253,604 244,602 238,434 223,366 239,604 224,274 125,384 129,558

감사원 1,974 1,875 1,777 1,777 1,688 1,604 1,519 1,519

경찰청 74,543 69,829 71,833 68,389 71,540 69,043 71,044 69,125

고위공직
자범죄수
사처

- - 0 103 123 117 111 111

과기부 3,517 3,037 3,736 3,312 4,168 3,915 3,909 3,653

관세청 966 618 972 755 998 980 1,011 1,001

국조실 757 719 682 682 672 638 652 638

국방부 119,405 120,355 114,476 104,567 113,417 102,534 0 4,191

국세청 3,313 3,147 2,982 2,982 2,960 2,812 2,812 2,812

국회 980 1,471 980 1,611 980 1,581 980 1,630

경호처 7,900 7,452 7,110 7,010 6,755 6,417 6,755 8,355

대비실 9,650 8,846 8,685 8,685 8,251 7,838 8,251 8,251

법무부 19,344 18,089 15,458 14,989 18,207 17,145 18,325 18,549

외교부 677 0 609 480 579 530 521 973

통일부 2,069 1,430 1,945 1,369 1,882 1,360 1,947 1,386

해양경찰청 8,508 7,735 7,190 6,656 7,386 7,082 7,548 7,364

행정안전부 - - - - 0 681 - -


